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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

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

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세 

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세제 공평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납세

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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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 경

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

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연계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세, 납세순응, 지방세 납부시스템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and to recommend financial policies based on these resul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s. In order to examine the taxpayers’ perceptions on 

making payments, I used data from a survey which includes the users of 

‘etax.busan.go.k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dependent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tax 

payment system by the users of online payment services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meaningful effect was ‘fairness of taxation'. This 

implied that it was critical to direct more administrative efforts to make 

taxpayers perceive that taxation was made on fair grounds. To increase tax 

compliance from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axpayers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tax structures, construct more convenient tax payment 

systems, and diversify tax payment methods.

□ Keywords: local tax, tax compliance, local tax payment system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먼저 지방세입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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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수신장률이 점차 감소1)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14

년부터 세외수입 과목 개편2)으로 인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체수

입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에서 2014년 44.8%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8개(32.0%)의 지방자치단체가 자

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세출의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0.9%에

서 2014년 2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행하는데 소요3)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지출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Rodden(2002)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원조달 책임성과 지출 책임성 간의 괴리를 야기하며, 이러한 재원조달 책임성과 지출 

책임성 간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적 지출을 증가시킨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재원

의 조달에 책임성을 갖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증대하려는 행태를 

나타내게 되며, 지역 주민들도 필요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요구하게 된다(홍근석･이용

모, 201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의 확충을 통해 세입-세출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과 같은 증세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다.

1)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세수신장률은 3.1%로 2011년의 5.5%보다 2.4%p감소하였으며, 국세 

세수신장률 6.6%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국세청, 2013; 안전행정부, 2013). 

2) 기존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을 개선하여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과목을 신설하고, 임시적 세외수

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을 새로 신설된 

과목에 포함하였다(안전행정부, 2014).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9. 3)에 따르면 2014년에 소요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229억원이며,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3,9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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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3조 5,373억 원으로 

2011년보다 1,3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액 58조 4,744억 원의 약 6%에 해당

된다. 이는 지방소비세(2조 9,606억 원)나 담배소비세(2조 7,850억 원)보다도 큰 규모이

며,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 지방세 체납 및 납세불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체납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지방세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납세순응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

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납세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과 함께 자신에게 부

과된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순응행위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국민들의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김영락･임영규,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세 납세순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금 

징수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

무조사 적발확률, 세율 및 가산세율, 세무조사 적법성 등과 같이 지방세 징수권한이 있는 납

세당국이 납세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납세자 개인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납세자의 

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전병목, 2011).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법인

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지방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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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납세순응의 의의

순응(compliance)이란 ‘정책의도나 정책내용에 포함된 행동규정에 일치된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 불응(non-compliance)은 순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책의도나 행동규정에 일치되지 않는 태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남옥,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순응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회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영락·임영규, 2013). 그리고 납

세순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납세불응은 조세회피(tax evasion) 또는 조세포탈(tax 

avoidance)로 나타나게 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조세회피와 조세포

탈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회피가 세법 규정에 반하지 않

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4)를 지칭하는 반면, 조세포탈은 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존재한다(홍학표, 1988).

이러한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행위

에 반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다.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개인의 사회적･심

리적 조건과 납세순응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접근방법이다(박명호, 2008; 구

광회, 2010; 임영규, 2012 재인용). 납세순응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Becker(1967)의 범죄경제학 접근법에서 도출된 재무중심모델에 기

초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들이 탈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탈세가 발각되어 벌

칙을 받을 위험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또는 납세순응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즉, 탈세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탈세가 발각되어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 납세

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정태성, 2010).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대

표적인 연구로는 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탈세행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4)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절세(tax saving)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탈세(tax dodging)로 구분할 수 있다. 절세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법을 이용하여 합법적

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인 반면, 탈세는 의도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법률상의 납

세의무를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Richupan, 1984; 정태성,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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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gham & Sandmo(197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Falkinger & Walthe(1991)

와 Nagin(1990)의 연구는 성실납세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세무조사

와 같은 강제적 유인책에 비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

시하고 있다(김영락･임영규, 2013).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재무중심모

델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많으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대

표적으로 Fischer, Wartick & Mark(1992)의 확장모델은 재무중심모델에서 제시하는 경

제적 변수에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납세자의 인식･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세시스템 구조, 탈세 기회, 납세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정

태성, 2010). 대표적으로 Spicer(1986)는 심리원가의 개념을 적용한 납세행동 모형을 제

시하고, 이러한 심리원가는 납세자의 인식(조세제도의 공평성, 사회공동체 의식 등) 및 태도

(납세자에 대한 도의적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와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또한 Weigel, Hessing & Elffers(1987)는 사회･심리적 조건과 탈세행위 간의 인과관

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납세자 개개인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측정하면 납세자들의 탈세확

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영락·임영규, 2013).

2.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

경제학 분야에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이론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Allingham & 

Sandmo(1972)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범죄경제학의 기본구조를 사용하여 탈

세행위를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납세순응행위를 수익률은 낮지만 위

험이 없는 자산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게임이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 납세자들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과 탈세행위 발각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납세자에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최적의 소득규모를 신고하게 된다. 이 모형은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납세순응에 대한 많은 경제학적 연구들5)이 

대부분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현진권, 2005). 

그러나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초기 모형은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세무조사와 가산

5) 예를 들어 Dubin & Wilde(1988)과 Alm, Bahl & Murray(1993) 등은 세무조사가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Boyd(1986)는 처벌위주의 정책이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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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등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납

세자의 탈세행위나 납세순응행위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즉, 납세순

응 영향요인의 초기 모형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비율이 매우 낮고 탈세가 발각되었을 경

우의 가산세율도 별로 높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

지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Falkinger & Walther(1991)와 Nagin(1990) 등은 납세자의 경제적 

유인책 위주의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위주의 정책수단들이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에 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

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책 위

주의 정책수단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세액감면, 낮은 수준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 무

료 세무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영규, 2012).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납세자의 소득

수준, 위험회피 성향,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조세부담 세율, 공공서비스의 질 등을 제시

하였다(박명호, 2008).

이후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

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의

식구조와 납세순응 동기 등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순응행위를 납세자의 가치･태도･인구통계학

적 특성 등의 함수로 표현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납세불응 기회의 대

리변수, 태도와 인식 변수, 구조변수 등 4가지 유형으로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순응 영향요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성별), 납세불응 기회

의 대리변수(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태도와 인식 변수(조세시스템의 공평성, 

윤리, 동료의 영향), 구조변수(조세시스템의 복잡성, 세무당국과의 관계, 처벌수단, 발각확

률, 세율)로 측정된다(Jackson & Milliron, 1986; 김진황, 1997, 정태성, 2010 재인용).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은 1차적으로 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율, 세

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소득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2차적으

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납세의식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납세의식은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

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도

적 요인은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는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으로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세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은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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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조세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문화, 교육, 경제상황, 사회계층, 연령, 성별, 결혼여부, 직업 등이 포

함되며,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의 적정성 및 공평성,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

세의식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명호, 2008). 

3. 선행연구 검토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태영

(1990)은 소득, 세율, 정부 신뢰성 등의 변수가 성실납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수

록 성실납세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빈도가 많을수록 납세

자들은 세금 납부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환(1992)은 납세자를 일반과세자

와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납세행태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세율과 불성실납세 

간의 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적발확률과 가산세는 불성실납세와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일반과세자들이 과세특례자들보

다 불성실납세의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황(1993)은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비상

장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기피행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풍토가 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형환(1993)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실제 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율을 바탕으로 성

실납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8가지의 실험사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율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낮을수록 성실납세 욕구가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시영(1993)은 조세회피의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산세

율이 높을수록 성실납세를 하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납세자들은 가산세율보다 

적발확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제시하였다. 권영모(1994)는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조세공

평성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변수는 납세자가 정부에서 제

공받는 편익에 따라 조세에 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찬웅(1996)은 경제모형을 바탕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소득신고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세율구조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하

고 벌금 부과율과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경우 위험회피형 납세자들의 신고소득이 높아진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변용환(1998)은 조세형평성을 납세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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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여 조세회피 기회에 따른 납세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구조의 불

공평성이 강력한 조세저항 인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조세형평성은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수(1999)는 자영업자와 월급여자를 대상으로 납세자

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의 납세지식은 조세회피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석무･남기원(2000)은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제의 공평성과 세법의 복잡성은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

성은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박창균(2001)은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의 강화뿐만 아니

라 가산세율 강화,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납세관련 홍보 등의 조화가 납세순응행위를 더

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이규(2004)는 조세제도적 요인과 사회･심리

학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적 요인 중 탈세 

적발확률은 조세회피 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심리학적 요인 

중 조세회피 만연도는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진권(2005)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은 납세순응에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을 제고하는데 유효

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상(2009)은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납

세자가 적어 소극적인 홍보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광회･박무현･

김영락(2010)은 세무조사 관련 요인들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의 적발확률과 중립성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을(2010)은 경제학적 접근방법에 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윤리의식 등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윤리의식은 납세

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기회와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윤리의식의 매개효과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1)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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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순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홍성근(2012)은 세무정보 전산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납세자의 신

뢰도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은 납세

자의 신뢰도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

템을 개선하는 것이 납세윤리 제고 및 성실납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순응 영향요인은 크게 조세체계에 관한 제도적 요인, 납세

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 인구통계적학 특성과 같은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세체계에 관한 제도적 요인에는 세율, 가산세율, 적발확률 등의 경제적 변수와 제도

복잡성, 세제인지도, 조세공평성 등의 납세자 인식 변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납부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은 보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요인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제시되

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납부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수준, 학력수준 등의 변수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운

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

향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6)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도적 요인

6)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의 접근방법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심

리학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세무조사･가산세･세액감면 등의 변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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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세율 요인, 조세회피 제재 요인, 적발확률 요인, 조세제도 복잡성, 

조세제도 이해도, 조세제도 공평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제 복잡성은 “세금납부와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십니까?”, 

“납세자들의 지방세 체납 및 납부 기피 원인의 상당부분이 세법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복잡한 세법구조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비율을 낮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지방세제 이해도는 “지방세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인식하며 부

과근거에 동의하십니까?”, “지방세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

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 공평성은 “지방세의 세율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이 자주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도적 요인

⦁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납세

순응

운영적 요인
⦁온라인 납부편의성

⦁전화 납부편의성

납세자 특성

요인

⦁성별

⦁연령

⦁소득수준

<그림 1> 연구모형

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사회･

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

서 경제학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하는 세무조사･가산세･세액감면 등의 변수는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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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은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궁

극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1). 

본 연구에서는 납세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에 관한 운영적 요인을 설명변수

로 설정하였다. 국세 납부시스템인 홈택스를 중심으로 납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일부의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운영적 요인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중심으로 납부시스템 및 납부수

단별 사용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과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편리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창구 납부에 비해 온라인 전자납부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ARS를 통한 지방세 납

부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납부24)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하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납세의식의 형성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들이다(박명호･심태섭, 2008).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

격이나 심리상태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은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

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하나이다(정태성, 2010).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

을 미치는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으로 측정되

었다. 즉,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체납 또는 축소 신고한 사람에

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체납 또

는 축소 신고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을 측정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방세 납세순응의 제도적 요인으로는 조세제도 복

잡성, 조세제도 이해도, 조세제도 공평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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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Vogel(1974)은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

하며,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회피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석무(2002)의 연구에서도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회피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자신

이 납부한 지방세가 적절한 곳에 올바르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즉, 납세자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발적으

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박명호･심태섭, 2008).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 후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세 후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지방세제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제의 공평성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소득원천, 나이, 부양가족 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지방세제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관

한 일부 연구는 조세제도 공평성과 납세순응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조세제도 공평성과 납세순응 사이에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rocano, 1984; 남기원, 2001 재인용). 

일반적으로 조세제도 복잡성은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제

도 이해도와 조세제도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황, 

1993; 변용환, 1995; 조정환, 1996; 심석무·남기원, 2000; 문광주, 2008; 홍성선, 2009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방세제 이

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지방세제 복잡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방세제 이해도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적 요인으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이용환경을 고

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적 요인과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배춘호·서희열·배수진(2010)의 연구에서 세금 납부시스템의 사용편의성과 납세순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홈택스시스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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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편의성 요인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선, 2009; 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이 납세자의 납세순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지방세 납부시스템 중에서 

온라인 납부시스템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2]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특성 요인을 성별, 연령,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Young(1994), Mason & Calvin(1978)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

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높고, 전통적으로 여성은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도덕적 제약이나 규칙 등에 익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ason & Calvin, 1978; Tittle, 1980). 그리고 연령과 납세순응 간

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납세순응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picer & Lundstedt(1976), Witte & Woodbury(1985), Dubin & 

Wilde(1988)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국내 연

구들은 소득수준이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우윤

(1997)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포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명호･심태섭

(2008)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축소보고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수준은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남성보다 여성의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연령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소득수준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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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

지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3,377건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항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무성의한 응답으

로 실증분석이 어려운 417건의 설문지를 제외한 2,960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

성), 운영적 요인(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납세자 특성 요인(성

별, 연령,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추가

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

람들 사이에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결과

전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

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지방세 납세순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7)를 통해서 볼 때 지방

세 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제 공평성(0.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설명변수에 대해 추정된 각각의 회귀계수(βi)는 개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변량의 크기가 서로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크

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회귀계수를 상대적

인 척도로 변환시켜야 한다. 즉, 회귀계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회귀계수를 표준

화시켜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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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0.135), 세제이해도(0.122), 소득수준(0.104), 연

령(0.075)의 순서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납부시

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지방세제 이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

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제 이해도가 납

세순응을 증가시키며(심석무, 2002; 김성열, 2007; 신용대, 2008 등), 조세 불공평성이 

조세저항 및 조세회피를 유발한다는(김진황, 1993; 변용환, 1995; 조정환, 1996; 최근주, 

2003; 홍성선, 2009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Vogel(197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복잡성이 지방세 납세순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Westat(1980)의 연구에

서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단념시킨다

고 주장한다. 즉,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제의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연구가설을 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1>에 제시된 평균값을 통해서 볼 때, 응답자들은 전화 

납부시스템보다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편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납부시스

템은 납부절차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전화 납부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납

부절차가 불편하고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세 납세시스템 개선이 납세

자의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 납부시스

템의 도입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납세자들

의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납세자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령에 대한 가설은 채택된 반면,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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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순응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연구가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

며, 성별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

만, 최근 들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신세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Tittle, 1980; Graetz & Wild, 1985; Young, 1994 등).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권리신장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활양식이나 도덕적 제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납세순응 가능

성이 높다는 기존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이 지방세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

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관한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와는 다르

게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

다(Song & Yarbrough, 1978; Mason & Calvin, 1984; Madeo, Schpenski & 

Uecker, 1987). 

<표 1> 분석결과(전체 응답자)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OL VIF

(상수) 2.085 .254 8.219**

지방세제 복잡성 .000 .031 .000 -.005 .913 1.095

지방세제 이해도 .122 .040 .122 3.038** .795 1.259

지방세제 공평성 .149 .031 .173 4.799** .982 1.018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145 .041 .135 3.580** .901 1.110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023 .026 .032 .873 .945 1.058

성별 .068 .051 .049 1.336 .941 1.063

연령 .062 .031 .075 2.000* .905 1.105

소득수준 .136 .049 .104 2.747** .885 1.130

a. 종속변수: 지방세 납세순응

주: *(p<.05), **(p<.01)



408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99호)

2. 지방세 체납자 대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

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과 체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

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 연령은 지방

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

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 연령, 소득수준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이 공통적으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방세제 이해도와 소득수준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

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세제 공평성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의 표준화회귀계

수 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 체납 경

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지방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공평성 뿐만 아니라 온라인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09

<표 2> 분석결과(지방세 체납 여부에 따른 비교)

모형
체납 경험 없음 체납 경험 있음

B 베타 B 베타

(상수) 2.361** 1.442**

지방세제 복잡성 -.014 -.017 .037 .046

지방세제 이해도 .107* .104 .150 .163

지방세제 공평성 .148** .174 .175** .202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115* .103 .187* .192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021 .031 .056 .068

성별 .030 .022 .164 .121

연령 .067 .083 .028 .032

소득수준 .143* .112 .104 .076

a. 종속변수: 지방세 납세순응

주: *(p<.05), **(p<.01)

Ⅴ. 결론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실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 영

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순

응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960명의 전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

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의 증가는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제 공평성(0.173),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0.135), 세제이해도(0.122), 소득수준(0.104), 연령(0.075)의 순서로 지방세 납세순응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추가

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

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이 공통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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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세제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지방세 체납 경험

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의 영향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

는다. 첫째,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제의 공평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성 체

납자 통장압류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체납자의 양산

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을 체납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장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에게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사유예 및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유태현, 2013). 

둘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확산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8)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납부할 경우 과세당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를 고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바로 납부하고 자신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간단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고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

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14년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

8)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라 신고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납

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취득(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 등)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신고 세목 중 납세자가 신고사항을 잊어버리기 쉬운 취득세를 중심으로 납세

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미

리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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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이로 인해 횡단면적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계열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납세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

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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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세제 복잡성 2959 2.82 0.7372 1.00 5.00

지방세제 이해도 2959 3.18 0.6370 1.00 5.00

지방세제 공평성 2959 3.25 0.7556 1.00 5.00

온라인 납부편의성 2901 4.49 0.5572 2.00 5.00

전화 납부편의성 2901 2.98 0.8993 1.00 5.00

성별 2959 1.29 0.4560 1.00 2.00

연령 2959 2.88 0.8600 1.00 5.00

소득수준 2959 2.41 0.6920 1.00 4.00

납세순응 2959 4.01 0.6193 1.00 5.00

부록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90 70.6

여성 869 29.4

합계 2,959 100.0

연령

30세 이하 59 2.0

31-40세 1,023 34.6

41-50세 1,199 40.5

51-60세 579 19.6

61세 이상 99 3.3

합계 2,959 100.0

주택

소유

예 2,154 72.8

아니오 805 27.2

합계 2,959 100.0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229 7.7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409 47.6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199 40.5

8,000만원 초과 122 4.1

합계 2,959 100.0

재산

규모

1억원 이하 1,294 43.7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778 26.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26 14.4

3억원 초과 460 15.6

합계 2,958 100.0

체납

여부

체납 경험 없음 2,354 79.6

체납 경험 있음 605 20.4

합계 2,959 100.0


